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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몸과 재/생산을 둘러싼 페미니즘의 정치학이 ‘정상적’이라 여

기는 규범적 몸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육체기술과 정치경제의 작동을 총

체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를 위해 몸과 인구를 정상/비정상으로 나누고 타자의 몸(의 생산성)을 수

탈, 폭력을 가해왔으면서, 오늘날 치료·향상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유

주의 우생학에 이르는, 생명정치의 시간의 겹쳐짐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역사에서 권력은 언제나 미래 인구의 ‘생산성’, ‘진보’,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생산하는 몸들에 대한 더 강력한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고, 

수많은 타자들을 비/정상과 비/합법 주체의 경계로 유연하게 (재)배치해

왔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학은 가부장제 젠더체

제 뿐 아니라 남녀 모두와 인구집단을 ‘정상성’에 의해 구분하고, 재/생산

을 보장/박탈하기도 하는, 맥락적이고 다층적 권력 작동을 분석하는 작업

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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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6년, ‘낙태죄’가 다시 화두가 됐다. 실정법 상 사문화 되다시피 한 

‘낙태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감이 증가하면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신중지 행위 관련 처벌과 단속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면서 소환되었다. 이에 따라 페미니즘 운동은 ‘낙태죄’ 규정과 임신중지 시

술 고발 조치 등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2016년은 특별

히 ‘검은 시위’를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움직임들을 통해 거세게 ‘낙태죄’ 

폐지 요구가 쏟아져 나온 해였다. 이를 의식해 2016년 말 대선을 비롯 여

러 정치적 논의 장에서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미약하게나마) 되

고 있으며, 낙태죄 찬반에 대한 대중의 여론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낙

태죄’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역시 다양화되었다. 페미니즘은 ‘낙태죄’가 여

성의 ‘재생산권리’를 침해하는 강력한 역사적 상징으로, 생명권이라는 교조

적 논리를 근거로 여성의 성과 신체 통합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양현아, 2005). 국제적 논의 등을 통해 확립된 ‘재생산권리’를 발판 삼아 

그간 한국에서도 여성의 몸과 인간 재생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젠더 불평등과 가부장적 구조를 심문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

다. 그런 가운데,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성과 재/생산1)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인구 조절’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들의 몸의 자율권을 침해하

1) 일반적으로 ‘재생산’은 임신과 출산의 좁은 범위의 행위만을 뜻하지 않으며, 인간 재생산

을 통한 한 사회 내 관계, 문화, 경제적인 것 등의 재생산을 아우른다. 다만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임신과 출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할 때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간 

재생산을 포함해 한 사회전체의 관계, 문화, 경제적인 것의 총체적인 ‘생산/재생산’의 복

합적 관계를 지칭할 때는 ‘재/생산’으로 구분해 표기했다. 동시에 ‘재/생산’으로의 표기는 

공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이라 범주화되는 ‘생산’과 그 밖의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 

여기는 ‘(인간)재생산’의 이분법을 문제 삼고, 그 둘이 상호 교차되고 밀접한 관계에 있음

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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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와 같이 국가가 보호·육성하려는 규범적 

인구에서 벗어난 다양한 ‘소수자’의 성과 재/생산은 체계적으로 억압되거

나 범죄화되고 있는 등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성과 재생산 포

럼, 2016).2) 그런가 하면, 2016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현상에 대

한 폭발적 대항 움직임 속에서 ‘낙태죄’ 폐지 의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낙

태죄’를 가부장제 젠더체제 내 ‘여성/여성 몸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구성

해내는 움직임이 펼쳐지기도 했다3). 

‘낙태죄’ 정국을 통해 현재 전면화되고 있는 페미니즘 내의 이러한 목소

리‘들’은, ‘여성’의 몸과 성, 재/생산을 둘러싼 정치학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게 혼재되어 갈등, 긴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기

실 재/생산과 몸은 페미니즘에서 오랜 역사를 관통해온 담론들 간의 각축

과 긴장,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융합체로, 현재 한국의 ‘낙태죄’ 정국이 이

것들을 한꺼번에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페

미니즘 정치학은 어떠한 쟁점들을 의제화하고 통합해 변화, 확장해 나가야 

할지를 그려보는 시도가 절실하다. ‘낙태죄’가 여전히 성별규범에 의한 정

상적 ‘여성’ 범주를 끊임없이 소환해 내고 있는 가운데, ‘소수자’에 의해 제

기되는 몸, 섹슈얼리티, 재/생산 정치 그리고 첨단기술과학과 신자유주의 

체제 재편 등 복합적 상황의 전개는 인간의 몸과 성, 재/생산에 관한 논의

를 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합된(다고 가정된) 정체성으

로 ‘여성’과, 생명기술과학과 글로벌 시장에 의해 분자, 유전자적 물질 혹

은 난자, 정자, 자궁(이를테면 ‘대리모’ 시장)과 같은 신체의 일부로써 취급

되고 거래되는 인간의 몸(김선혜, 2016; 클라프, 2015; 해러웨이, 2007; 

2) ‘성과 재생산 포럼’이 2016년 실시한 연속 포럼 자료 참조. 관련 내용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2016년 ‘낙태죄’ 논란에 대항해 조직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까페 BWAVE 비웨이

브’가 “사튀충 처벌”을 대표적 슬로건의 하나로 내걸었고(나영, 2017), “나의 자궁은 나의 

것”과 같은 구호가 ‘검은 시위’에 지속적으로 등장한 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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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and Shildrick, 1999) 간의 커다란 간극, 그리고 사회 재/생산의 총체

적 위기(백영경, 2017) 등 문제가 각자 서로 따로 떼어진 별개의 문제로 

인식될 때 더 폭넓은 정치적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성’

이 착취와 폭력에 놓이는 다양한 현실에 제대로 개입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퀴어페미니즘 연구자인 설리반과 스트라이커(Sullivan and Stryker, 

2009)는 “육체기술학(somatechnics)”4)이란 범주로써 “신체(soma)” 혹은 육

체성(corporeality)과 지식·담론의 총체로서 “기술(technics)” 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침투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광범위한 윤리·정치적 비평 실천

을 제안한 바 있다. 설리반과 스트라이커에 따르면, 기술과 몸(자아)의 공

고한 이분법(이는 정신과 몸 이분법의 데카르트적 서양 근대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이 지배적인 인식이지만, 기실 기술은 권력/지식 

체제와 함께 언제나 체현된 주체(embodied subjectivities) 그리고 흔히 ‘자

연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범주들을 구성해 낸다(2-3). 이러한 몸과 기술

의 관계에 대한 강조는, 지식과 담론으로 구성되는 근대 권력이 인간의 

‘몸/성’을 규율하고 객체화함으로써 통치의 가능성을 일반화한다고 한 푸

코(Foucault)의 권력 이론, 그리고 여성이라는 체현된 주체의 근간이자 생

물학적 본질로 상정되는 몸(sex)이 이미 권력의 구성물임을 분석한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t) 페미니즘”(Price and Shildrick, 1999: 5)의 몸 

이론과 공명한다. 이렇듯 권력과 주체, 몸/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분

석이 밝히고 있듯, ‘몸/성’과 ‘기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구성적이고 

4) ‘soma’는 그리스어로 몸(body)를 뜻하는 sȏma에서 유래했다. 또 ‘기술’은 일반적으로 상

상되듯 단지 ‘기계적’인 무엇이 아니며 담론과 지식의 총체이자 인식론이다. 육체기술학

이란 명칭은 2003년 개최된 “몸을 변화시키기, 자아를 변화시키기(Changing bodies, 

changing selves)”라는 이름의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적 학술 논의의 장을 통해 주조됐

다. 일군의 학계 그룹은 몸과 기술의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그를 통해 육체성 자체가 형

성 내지 전환(transform)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명칭을 창안해 냈다

(Sullivan and Stryker, 20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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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과정이며, 따라서 규범, 권력, 통치에 대한 분석적 개입은 필연적

으로 인간의 육체성을 형성하는 권력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Sullivan and Stryker, 2009: 4).5)

이와 같이 육체기술학 그리고 그것과 상당한 친연성을 가지는 퀴어 정

치학의 관점에서 지금의 ‘낙태죄’ 정국을 바라볼 때, 여성의 신체 통합성을 

침해함에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여성의 몸을 ‘애 낳는 기계’로 강제하는 현

실은 가부장적 젠더체제로만 설명될 수 없다. ‘낙태죄’라는 법조항이 역사

적으로 ‘여성’의 몸/육체성을 ‘애 낳는 기계’로 강제하고 담론화함에도 불

구,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강제를 경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고령의 여성, 10대 여성, 빈곤 노동층 여성, 장애여성, 퀴어 여성, (특정한 

신분의) 이주 여성, 성매매 여성 등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은 신체 통

합성은 물론 삶과 존재 자체를 더욱 위협한다. 이는 결국 ‘여성’도, 출산 

행위도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질문되어야 할 것은 무엇

이 어떻게 인간(여성)의 육체성과 행위를 정상/비정상으로 나누고 그에 따

라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가임을 시사한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저

출산 사회라는 ‘위기’를 지배권력 자신의 위기로 인식하기보다 특정 여성

5) 육체기술학의 상당부분은 현재 퀴어이론/실천이라 부르는 영역과 정치적, 인식론/방법

론적인 것들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퀴어이론이 가장 자연스런 것으로 인식

되는 인간 행위와 존재의 ‘규범/정상성’과 불화하는 정치학이자 학문이기 때문이다. 설

리반과 스트라이커는 그러나 퀴어함이 ‘성적인 것’과 그러한 정체성으로 한정돼 인식되

어 온 경향 때문에 더 넓은 실천과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비해 

육체기술학은 좁은 의미로 성적인 것이나 정체성만으로 치부되는 영역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동시에 ‘성적인 것’과 결코 분리될 수도 없는 육체/기술을 문제화 하는 윤리적

이고 정치적인 개입이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퀴어이론/실천은 ‘퀴어함’을 정체성 

뿐 아니라 “지배 권력을 탐문하고 지배 권력과 다투며, 권력이 끊임없이 비규범적 존재

를 재/생산하는 작동/장치를 문제 삼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해 가는 중이다(루인, 

2017: 64-5; 정민우, 2012; 토리, 2010). 기존의 레즈비언, 게이에 의해 주도된 정체성 

정치학 뿐 아니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포함해 다양한 차이들을 구성해내는 권력의 매

트릭스, ‘정상성(normativity)’ 자체를 문제 삼는 이론과 실천 모두 퀴어 정치학이라 명명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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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성과 몸을 통제하고 미래 태어날 생명의 양적 증가에만 관심을 돌리

려 하는 권력에 대한 대항은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등과 서로 맞물

려 모든 인간의 몸과 성, 행위를 정상/비정상으로 나누고, 어떤 몸은 ‘생산

적’이라 여겨 보호·육성하면서 또 어떤 몸은 ‘비생산적’이라 여겨 재/생산

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 통치 및 권력관계에 대한 총체적 탐

문작업에서부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낙태죄’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몸과 육체성을 구

성해내는 육체기술의 한 종류로, 오늘날 점점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생명기술과학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산업 중심의 초기 자본

주의 경제가 축적의 한계에 도달하자 금융, 서비스, 지식산업 등의 분야로 

자본이 축적의 방식을 전환하면서, 인간의 몸(신체 부위 및 조직)과 건강, 

질병 등을 다루는 생명과학은 가장 각광받는 지식과 산업의 복합체로 주

목받게 되었고, 따라서 생명기술과학의 확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게 된다(서동진, 2007; 송제숙, 2015; 라잔, 2012; 쿠퍼, 

2016; 클라프, 2015).6) 생명과학이 다루는 삶과 죽음, 건강, 질병 등 모든 

인간의 생명 현상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자유주의 우

생학”(Puar, 2014: 180)을 발동시킨다. 과거 우생학이 특정 부류의 인간에 

대한 격리와 억압, 처벌 등의 시도로 나타났다면, ‘자유주의 우생학’은 모

든 사람들의 일상 삶과 실천에 기입되는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작동되며, 

특히 미래 인구의 재생산은 여기서 가장 첨예한 각축장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이 글은 여성의 몸/성과 재/생산을 둘러

싼 페미니즘 정치학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특정한 주체들과 몸의 ‘비/정상성’을 만들어 내는 권력에 대한 탐문으로 확

6) 우리나라는 10여년 전 ‘황우석 스캔들’을 통해 이를 통렬하게 체감한 바 있다. 그러나 소

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 기대와 투자, 그리고 줄기세포 등을 통

한 ‘치료’, ‘건강’ 산업 열풍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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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될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정치경제의 

형성과 함께 사회 재/생산을 떠받치기 위하여 정상과 타자의 몸이 구분된 

역사, 그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구분의 성격을 살펴

볼 것이다. 우생학에서부터 최근 생명공학기술까지 육체기술의 전개 과정

은 몸과 육체성을 ‘정상성’에 의해 (탈/재)배치해 내는 권력 장치의 계보로

써 주목해야할 대상이다. 이어서, 퀴어 그리고 장애의 몸이 재/생산과 관

련해 경험하는 구체적 문제와 이를 둘러싼 담론을 살펴본다. 퀴어/장애인

의 몸과 임신·출산 행위는 육체기술과 정치경제의 역동이 미래의 재/생

산을 위해 현재 살아있는 주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비생산적인 것으

로 (재)구성하면서 비/정상, 비/합법의 경계에 내몰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가 현재 한국 페미니즘 정치학 특히 몸과 재/생산 

논쟁을 둘러싼 정치학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본다. 지배적 몸 규범과 ‘정상

성’에 의에 개인과 인구집단에 위계적 구분이 가해지고(백영경, 2006), 국

가가 이에 따라 특정한 출생의 생명을 선별적으로 장려/억제하기도 하고 

인권을 보장/박탈(나영정, 2016)해내기도 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

적 ‘생명권’과 ‘저출산’을 내세우며 안전하게 숨어있는 헤게모니 남성중심성

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주의 및 자본주의의 정치적 이해관계(모한티, 

2005)를 드러내는 출발점이다. 그것은 정체성들의 경계를 넘어서 권력/정

상성에 대한 교차적 분석학을 요청하며, 더욱 확장된 연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생산적’ 몸: 자유주의 국가 ‘우생 정책’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생명 시장’까지

푸코에 따르면 근대 자유주의는 (전근대 왕권을 대신해) 다양하고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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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지식적 권력장치를 통해 인간의 몸을 감시하고 규율화, 규범화

함으로써 통치의 가능성을 일반화한다(푸코, 2003; 2004). 근대 권력의 촘

촘한 감시, 관리, 조율의 표적이 되는 몸은 단지 유기체로서 몸이 아니며, 

근대 국가 체제의 재/생산을 담보하는 “기계로서” 그리고 하나의 “종(種)으

로서”의 몸이다(푸코, 2004: 155-156). 따라서 출산, 성(性), 인구의 장애나 

질병, 수명 등 살아있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통제와 감시망에 의해 관리된다. 근대 보

건의료체계와 통계학의 제도화, 복지제도 등은 이렇게 해서 체계화된다. 

본래 자본주의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의 

개입 최소화와 경쟁에 기초한 시장 교환의 자율적 움직임이 평등과 번영

을 보장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학적 생명들이 자신의 생

명을 소모하며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노동력’은 산업 중심 자본주의 경제

가 축적을 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된다.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론의 

국가개입 최소화 방향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은 자본주

의 생산력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자 가치의 원천인 

‘생명’을 경제적 생산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생명의 안녕을 보호하고 

육성해 내는 작업 즉, (임금 노동 외) 사회적 재/생산과 복지에 적극 개입

했다(송제숙, 2016; 에스핑앤더슨, 2007; 쿠퍼, 2016; 클라프, 2015).7) 

7)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친 후 고전적 형태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았

다. 군사정권의 개발국가 통치는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억압하고 수탈해 내지만, 이는 국

가 근대화의 목표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정당화되었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간 

출신의 정권이 세워지지만, IMF 금융위기와 세계적 탈산업화 기류 속에서 개발국가 수

준으로 노동인구를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 독특한 복지국가 체계가 한국에 등장한다. 인

류학자 송제숙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수립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한 마디로 

“생산적 복지”, “노동 복지”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지 체

계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생산과 축적을 극대화 하는데 노동인구를 동원하고 

통제해 낸 기술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란 선언과 일견 모순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란, 

말 그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성에 기능적일 수 있는 인구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이 개발국가 통치를 관통하며 이와 같이 구축한 신자유주의 복지

체계는 그러나 전혀 새로운 통치형태는 아니라고 한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 일반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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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 생명은 ‘노동력’으로 ‘생산성’ 가치를 지

니는 한에서만 합법적 주체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여

기에 젠더와 섹슈얼리티, 인종 등에 기반한 ‘정상성’ 규범이 온갖 배제를 

작동시킨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듯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규범

적 노동력은 (백인, 이성애자,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남성’으로 제한된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복지제도의 근간은 이러한 배제와 구분에 의해 형성

되었다. 즉, 여성은 남성 노동자와 혼인을 통해 ‘가정주부’로서 (무급으로) 

재/생산 노동을 수행해 노동자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구축된 모델이 자유주

의 복지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페데리치, 2016; 프레이저, 2017; Corna, 

2013; Dwyer, 2013).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정상성’과 규범적 육체성은 이

와 같이 근대 초기 자본주의 ‘정치경제’에 핵심적 물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었다. 그러나 규범을 둘러싼 구분과 위계화는 여성이라는 타자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식민지와 노예제도를 통한 인종적 타자(콜린스, 2009), 그리

고 통계적 평균에서 벗어난 신체적이고 성적인 “비표준”, “변이”, “일탈”을 

부적절함이나 질병으로 여기고 그러한 부적절함을 제거해 모든 몸이 ‘표

준’,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지식과 실천으로써 우생학적 타자(Davis, 

1995) 등 다양한 타자는 근대 권력이 주조해낸 산물이다.8) 근대 초기 식민

주의와 자본주의 등 정치경제적 상황은 남/녀의 이원 섹스 체계(Connell, 

가지로 일관되게 ‘노동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구만을 선별적으로 육성해 내는 생명정

치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송제숙, 2016: 77-85).

8) 우생학은 당대의 주류 생물학 이론, 즉 다윈 진화이론에 근거한 응용 생물학이었다. 장

애학자 데이비스(Davis, 1995)에 따르면, 다윈 진화이론은 장애인을 진화적 결함으로써 

간주하여 자연 선택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

적 ‘손상’을 제거하는데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이라는 외피를 쓴 우생학

이 실은 당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인간 신체에 병

리적 특성을 부여하고 구분 짓기 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으로 분류된 인간 특성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뿐 아니라 ‘범죄경력’이나 ‘가

난’, 양성구유(오늘날의 ‘인터섹스’) 등을 모두 포괄했고, 이들 모두는 ‘정상성’에서 벗어난 

몸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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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Fausto-Sterling, 2000) 뿐 아니라 인종 간의 차이(두건, 2017; 콜린

스, 2009), 질병·장애·변태 등을 아우르는 우생학적 차이(푸코, 2004; 

Davis, 1995) 등 온갖 인간 종의 차이를 ‘발견’해내 위계화하는 일관된 노

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정상/비정상의 이분법과 타자의 몸(의 생산성)

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토대를 떠받치는 데 핵심적이다. 여성을 생물학

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명하는 논리들(대표적으로 두개골 사이즈로 여성

의 열등성을 증명하려 했다)은 여성을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 남성의 부속

품으로 구성하면서(하정옥, 2014) 여성의 재/생산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 

또 오늘날 자본주의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는 흑인 노예노동에 대한 착취 

없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서 인종과 젠더, 장애 등 몸의 타자성

은 서로 결합, 교직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젠더, 섹슈얼리티 및 인종의 

장애화, 그리고 장애의 인종화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

규범적 타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임신·출산 행위를 금지하는 강제 불임

시술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929

년부터 74년도 까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체계적인 방식으로, 가장 많은 수

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생학적 강제 단종 프로그램(sterilization program)

을 실시한 주이다(Murdock, 2013).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2년 마침내 피

해자들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제 단

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성적 

문란과 빈곤)”, “흑인 여성”, “아이큐 70이하의 남녀”, “가난한 가족의 아이

들”(Murdock, 2013) 등이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본축적의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노동과 ‘생산성’의 가치측정이 달라짐으로써,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는 생

명, 규범적 몸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재구성된다.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

본주의의 성장과 축적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제적으로 금융자본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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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축적 경제체제로 개편, 즉 신자유주의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부채를 떠안게 된 주변적 개발도상국가 및 노동자 계층과 가난

한 사람들은 금융자본이 강제하는 사회적 삶으로의 구조개편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김주희, 2015; 두건, 2017; 마라찌, 2013; 박찬종, 2014; 

엄혜진, 2008; 페데리치, 2016). 금융자본은 기업 규제완화, 노동력 구조조

정, 복지 시스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편을 강제함으로써 기존에 자유주

의 복지국가 체제가 노동력으로서 규범적 몸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보호의 

임무를 떠맡았던 것을 끊어내고, 철저히 금융자본의 이윤 축적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하도록 강제한다.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생산성’으로서 그 중요

성이 클 수밖에 없던 규범적 몸은 이제 ‘잉여’, ‘예비 실업자’로 지위가 급

격히 변화하게 된다. 그 속에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생명에 대한 안전망 

철회와 몸의 생산성 착취가 더 용이해진다. 또한 이러한 재/생산의 ‘불능’ 

속에서 취약해진 생명들 개개인은 보다 직접적인 금융적 수탈의 토대가 

된다(라잔, 2012; 최철웅, 2016; 페데리치, 2016; Puar, 2014). 임금노동이 

‘생산성’을 담보하던 자리에 취약해진 몸과 생명 그 자체가 자본축적의 수

단으로 대신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생산적’ 몸의 재/생산을 

떠받친 생명들, 즉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타자들은 자연히 더욱 극심하게 

재/생산의 위기 혹은 수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누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주체인가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그보다, ‘생산성’이라는 규범이 모든 사람에

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비정상’, ‘비합법’적 존재의 ‘불능’의 

몸도 ‘생산성’으로 포섭되도록 추동되며, 이를 위해 신체 그 자체는 물론 

조직, 장기, 유전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시장 경제에서 가치를 뽑

아내는 상품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때문에 ‘불능’의 

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잃는 것이 되고, 동

시에 재/생산의 ‘불능’으로 점점 더 ‘불능’이 되도록 내몰리는 몸들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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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향상(enhancement)’, ‘치료’, ‘재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부추겨

진다(Kim, 2017; Metzl, 2010). 말할 것도 없이 치료, 향상의 노력에 따라

오는 개인들의 소비, 대출에의 의존은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에 활력을 불

어넣는 이윤이다(Puar, 2014; 2015).9) 신자유주의 시대 생명정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몸 그 자체를 자본의 이해를 위한 직접적 통치의 대상으로 

포섭한다.

3. 자유주의 우생학과 ‘불능’의 생산성

‘자유주의 우생학’은 ‘비정상’ 인구를 선별하고 격리한 과거 우생학과 달

리, 생명기술과학 경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건강’, ‘능력’, ‘향상’

을 위해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부추겨지는 상황 속에 자리 잡고 있

다. ‘육체기술’의 하나로서 생명기술과학은 단지 인간의 몸과 생명에 과학

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생명 자체를 이해하는 오늘날의 인식론이

다. 생명작용을 DNA와 등치시키는 작업은 생명을 “정보화된 몸”, “테크놀

로지”(클라프, 2015: 347)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자본의 투자와 직결된다.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는 고가의 유전자 진단으로 미래에 유방암 

‘가능성’을 선제 방지하고자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다(백

9) 장애인 인권운동은 장애인의 몸이 우생학과 의료에 의해 병리화되고 ‘치료’, ‘재활’, ‘향

상’의 대상이 되게 하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대항해 온 오랜 역사를 갖는다. 장애 정

치학은 장애인의 몸이 열등함이 아닌 ‘차이’이며, 병리화가 아닌 ‘정체성’으로 인정되어

야 한다는 몸/정체성 정치학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정치학은 ‘차이’ 자체를 

구성해 내는 다층적 권력을 근본적으로 문제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웬델, 2013). 

사회경제적 상황이 점점 더 많은 몸들을 취약함과 위험에 내몰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

들의 자발적인 ‘향상’, ‘치료’의 노력이 부추겨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장애/비장애의 경

계나 ‘탈병리화’의 의미는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새로운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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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경, 2013). 질병이나 장애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가 “예비환자/소비자”(라잔, 2012: 225)가 돼 

DNA, 세포조직 등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즉 진단 테스트를 ‘소비’한다). 

‘유전자 결정론’은 유전자가 실제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결정할 수 있

다는 과학적 사실의 묘사가 아니라(이는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의 욕망으로만 가능하다), 유전자 단계까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욕망과 기대

가 투사된 말이다. 유전자 결정론은 그렇게 해서 질병이나 쇠약함, 죽음 

등 유기체로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몸의 경험에 (실제 ‘과학적’ 예방이

나 치료 가능성 여부를 떠나)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몸 통제

를 수행하게 한다. ‘잠재적’ 우울증 환자나 ADHD ‘위험’ 어린이, 비만 ‘위

험’ 환자 등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와 같은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속에서 세계적인 거대 제약 기업들은 자본을 독식하

고 있다(라잔, 2012; Puar, 2014). 결국 몸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전

환, 즉 질병이나 쇠약함의 원인과 해결책이 오로지 자기의 몸 안으로 의료

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것으로 상상되는 세계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

무도 없다. 모든 몸들은 더 건강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향상된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 소비를 통해 끊임없이 측정 및 

진단되어야 할 뿐이다. 자유주의 우생학이 생산해 내는 몸의 새로운 규범, 

‘생산성’은 여기서 탄생한다. 

당연히 이 속에서 취약한 생명들은 더더욱 위험에 내몰린다. 불안정하

고 열악한 노동조건, 학자금과 온갖 카드 대출,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공

과금,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하고 각박한 삶에 다양하게 따라오는 신체의 

쇠약과 질병 등 총체적 재/생산의 위기는 오늘날 세대나 성별을 막론하고 

노동하는 서민 및 빈곤층의 일상이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의 소득에 대

한 기대)를 담보로 기본적 의식주 등 일상의 재/생산을 위해 대출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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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채는 매일 매일의 노동으로 그 대출이자를 상환해야만 하는 상태

를 뜻하지만,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노동구조는 이들에게 몸의 쇠약, 질병, 

장애 상태를 더 많이 야기한다. 기실 생계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몸’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맨 몸’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조은, 2013)에게 몸의 쇠약과 

질병, 장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주의 우

생학의 추동 속에서 또 다시 부채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따라서 “몸의 불능과 쇠약은 자본의 이윤이 되고, 불능과 쇠약에서 회복

되고자 하는 노력 역시도 이윤이다”(Puar, 2014: 181). 비규범적이고 비생

산적인 몸들이 병리화되고 재/생산을 착취당하는 현실이 여전히 상존하지

만, 자유주의 우생학은 비/규범적 몸·정체성을 가로지르며 정상/비정상, 

생산성/비생산성의 조건을 갱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정치의 이와 같은 

“시간의 겹쳐짐”(Kim, 2017: 2)은 특정 주체들의 재/생산하는 일상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유전자로 결정되는 생명의 자격과 비/합법 주체의 갱신

미국의 한 농인/레즈비언 커플의 장애아 출산 이야기가 뒤늦게 한국에

도 소개됐다(샌델, 2010). 2001년, 농인/레즈비언 커플은 유전적 농인 남

성으로부터 정자공여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농인 자녀를 출산했다. 보

조생식기술이나 출산 산전 검사는 장애아 출산의 가능성을 선별해 내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정확히 ‘반대’로 적용

됐다.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미국 언론들과 독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다(샌델, 2010).10) 그리고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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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영국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 사례와 같이 생식기술의 

‘반대’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시행한다(Emery, et 

al., 2010). 

레즈비언 커플이자 농인인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농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연스럽게’ 농인 정자기증자를 찾아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장애’라는 개인적/의학적 손상 모델이 장애인을 인식하는 보편적 틀이 되

었지만, 농인들은 비장애인/음성언어 중심의 규범으로 인해 타자화되며, 

때문에 이들은 ‘수어(手語, sign language)’라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언

어적·문화적 소수자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농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

신들만의 고유한 문화 즉 ‘농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청각장애인’ 이라는 

명칭과도 차별화를 둔다). 농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농인들 간

의 성적인 친밀함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동성 

커플인 두 사람은 농 문화 안에서 정자 공여를 받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이성 커플이었어도 이들 사이에서 장애가 유전된 아이를 출산할 확률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애초에는 정자은행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선천적 장애

가 있는 남성의 정자 공여는 배제된다는 정자은행의 규정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고 대신 농인 커뮤니티를 찾았다(Kafer, 2013).11) 정자은행의 이와 

같은 규정은 “잠재적 부모의 적합성에 대한 우생학적 고려”(76)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퀴어’와 ‘장애’라는 이들 존재의 복합적 상황과 임신·출산 행

위가 여론의 일방적 비난을 촉발한 것은,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상성’ 

규범의 상호작용을 드러낸 것이다. 다양한 진영의 개인과 집단들이 이들에

10)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를 필두로 다양한 미국 매체들이 이들의 이야

기를 다루었다. 워싱턴 포스트에 2002년 3월 31일에 실린 해당 기사 제목은 “그들

만의 세계(A world of their own)”이다.  

11) Kafer, A.(2013), “Debating feminist future: Slippery slopes, cultural anxiety, and the 

case of the Deaf lesbians”. 이하에서 이 글의 인용은 페이지 수로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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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기적”(77) 선택을 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퀴어나 장애의 존재를 ‘인

정’하는 쪽의 (소수) 여론 역시도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해 “자연스럽지”(78) 

않게 장애아동의 출생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자은행을 이용한 

임신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면, 그러한 비

판은 농인/레즈비언의 존재조건과 임신·출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앞서 미국 정자은행의 장애 배제적 규정은 이미 언급

했지만, 의료보험 정책에서 역시 유사한 배제적 규정은 존재한다. 미국에

서 보조생식기술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난임/불임’ 

진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성애 성관계가 부재하는 레즈비언이나 비혼여

성들에게는 그마저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12) 이 속에서 사회에서 주변부에 

몰린 사람들(가난한 사람, 비백인, 장애인, 퀴어 등)은 결과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기 쉽고, 실제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의 전폭적 지원 하에 빠르게 발

전하고 있는 유전자 연구 분야는 ‘청각장애’, ‘비백인’ 등과 같은 ‘비규범성’

과 ‘관련 있는’ 유전자의 ‘발견’(단일 유전자는 생명 현상의 유의미한 차이

나 ‘결함’ 등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일 ‘비정상’ 유전자의 

‘발견’과 같은 담론 자체가 정치경제적 개입의 산물이다)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미국 생명과학자들은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해 

유전자 수준에서 청각장애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사이언

스 타임즈, 2008.9.1).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들은 “청각장애의 예방과 치

료로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 청력을 달성하게 될 것”(Emery, et al., 2010)

이라고 선전했다. 이에 농인들은 농 문화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자신들

을 의료적인 시각에서 치료해야 할 결함으로만 소환하는 과학계의 시각에 

반발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국 레즈비언/농인의 사례처럼 기술을 

12) 우리나라의 경우 ‘난임/불임’의 상황에 제공되는 보조생식기술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애초에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에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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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일부러’ 출산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08년 ‘인간 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률(The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 HFE)’ 

(1990년 최초 제정됨)의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과학기술발달 특히 착상전

유전자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와 같은 기술이 ‘맞

춤 아기(designer baby)’ 혹은 ‘구세주 형제(savior siblings)’13) 등에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개정작업의 일차적 취지

였다. 그러나 본 개정 법안은 PGD 기술로 태어날 아기의 ‘특정’ 형질을 일

부러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 안에 그러한 ‘특정’ 형질로 ‘비정상성

(abnormality)’을 포함시켰다. 

인간 또는 배아의 유전자, 염색체, 미토콘드리아의 비정상성(abnormality)

이 인간에게 아래와 같은 것을 가지게 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가진 비정상성으로 알려진 경우, 그러한 비정상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선호되어서는 안된다: 

(a) 심각한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 

(b) 심각한 질병 혹은, 

(c) 그 밖에 다른 심각한 의학적 상황 (HFE 14/4/9)(The National Archives, 

2008)(강조는 인용자).  

유전자, 염색체, 미토콘드리아의 수준에서 장애나 질병과 같은 ‘결함’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생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심지어 그럴 경우 

13) ‘구세주 형제’는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맞는 조직을 제공하기 위해 PGD 기술

을 이용해 해당 자녀의 동생을 선별 출산한 부모의 사례에서 유래한 단어다. 이는 ‘맞춤 

아기’만큼이나 생명윤리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유전적으로 선택된 아이가 질병을 앓

는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은 그 사례가 ‘가족’ 내 형제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장기매매처럼 상업적 거래

로써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지

적이 있다(로즈·로즈, 2015). 



266 ∙ 젠더와 문화 제10권 2호(2017)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위 법조문은 

많은 논란거리를 낳는다. 질병과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실제로 질병이나 장애를 확실히 가질 거라 하더라도 태어나게 하지 말아

야 할 질병과 장애의 유형은 또 무엇인지 등을 판가름하는 것이 그리 단

순하지만은 않은 일인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후로 영국 농인 커

뮤니티는 해당 법안 작성이 농/청각장애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유전자

들의 ‘발견’에 뒤이은 것이었고, 따라서 사실상 농인의 재/생산 금지를 염

두에 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생학을 멈춰라’라는 구호와 함께 법안 취소 

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모든 농인이 농인 자녀의 출산을 원하리라는 근거

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어날 생명의 사전 선별이 아무리 강력하

게 이루어지더라도 장애/농의 존재를 완전히 소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국가가 장애/농을 ‘비정상’으로 소환해 재/생산 금지의 압력

을 가한다고 비판했다(Emery, et al., 2010). 그러나 법안에 따라 재/생산

에 있어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가 가해지게 되는 집단은 농인과 같이 유

전적 성질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다. 사실상 모든 사

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해당 생식기술을 일단 이용하게 하면, 본 법률에 

의거해 특정 배아, 즉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형질을 가진 배아를 선별 

시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생명기술과학이라는 기술·지식·경제의 복합적 

장치는 인간 재생산을 생식세포와 유전자 단계까지 감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명’은 점점 더 생식세포와 유전자 단계에서부터 생명으로서 

‘자격’을 박탈/부여받는다. 이처럼 첨단 생명과학기술은 몸과 생명을 조절

하고 규율하는 권력 장치가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기술적 ‘문지방’을 넘어

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국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지는 안았지만, 우리나

라에서도 유전적 장애/질환을 가진 장애여성들이 산전유전자검사는 물론 

체외수정과 PGD 등으로 ‘선별’ 시술을 받을 것을 거의 강요받다시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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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다(황지성, 2014). 인간 재생산을 둘러싼 유전자 

단위의 정상/비정상 선별과 선별시술(치료)의 압력 속에서, ‘비정상’의 출

산과 삶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여성)의 노력이나 

‘선택’의 문제로 구성된다. 따라서 ‘비정상’이라 여기는 주체들이 법적으로 

이미 재생산 금지의 압력에 놓여있기도 하지만, 이런 세계 속에서 ‘비정상’ 

뿐 아니라 실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기술에 의해 감시받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도록(즉 고가의 진단 테스트를 

‘소비’하도록) 부추겨진다. 미래 인구의 정상/비정상을 둘러싼 DNA 차원의 

불확정성과 불안은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특히 ‘여성’)의 인간 재생산 그

리고 삶 자체를 정상/비정상의 경계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위에서도 언급했듯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생산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준이 변화함으로써 체제가 승인하고 보장하는 육체성 또한 

유연하게 (재)구성된다. 생명기술과학과 결합한 오늘날 생명정치의 역동

은 비/합법 주체들을 갱신해 내면서 몸/정체성 정치학과 유연하게 동맹을 

맺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비/합법의 경계를 오간다. 예를 들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몸의 생식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파

트너가 없는 싱글이거나 동성커플일 경우 ‘장애’ 범주로 분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서울신문, 2016.10.24.; The Telegraph, 

October 20, 2016). 현재는 이성애커플이 의학적 ‘난임/불임(infertility)’으

로 판명될 경우 ‘장애’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이들에게 체외수정을 비롯한 재생산의료기술 시술에 대한 정

부지원을 하고 있다. WHO 관계자에 따르면, 싱글남녀와 동성애자를 포함

한 모든 개인에게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들도 재생산을 위해 체외수

정 등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 결정의 취지다. 그러

나 실제 싱글남녀와 성소수자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에 심각

하게 노출돼 기본적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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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출산율 제고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대된 상황, 그리고 배아 등 생체조직기술의 글로벌한 자본화 및 

상업화라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규범은 ‘생산성’과 관련된다면 “어떤 종류의 퀴어성을 관용” 

(McRuer, 2003: 82)해 ‘합법적’인 퀴어/장애의 몸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퀴어와 장애의 몸, 즉 규범에서 벗어난 ‘비생산적’ 몸들이라

도 기술을 이용해 (여기서는 ‘임신’이나 ‘출산’ 가능한 몸으로) ‘치료’ 및 ‘재

활’될 수 있고, 따라서 체제의 재/생산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생산성’ 있

는 주체로 (재)배치된다. 이와 같은 예는 ‘황우석 스캔들’을 통해 확인했듯, 

특정 장애나 질환의 ‘치료’를 위한다는 표면적 명분으로 줄기세포 등 생명

공학기술 분야에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쏟아 붓지만, 정작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적 생존문제나 시설수용 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또한 발견

된다. 특정한 장애나 질환의 ‘치료’ 가능성이 ‘생산성’으로 직결되는지를 두

고 장애인 내부에서 ‘비/합법’ 주체들이 다시 나누어지는 것이다. 또한 장

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도 불구하고, HIV/에이즈 감염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치료를 거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역

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14) 장애인 권리 운동의 오랜 투쟁의 결

과로 제정 작업에 성공했지만, 본 법은 예산의 부족이나 현실 적용 가능성

14) 장차법은 장애의 등록 가능한 ‘종류’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보다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장차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이다. 현재 HIV/에이즈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가능한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차법’ 상 장애인에는 해당될 수 있다(장

애인법연구회, 2017;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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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등으로 인해 유보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늘면서 그 실효성이 지

속적인 논란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HIV/에이즈 감염인 치료 거부 사

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더 완강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

치 및 확산시키고 있다. 결국 장차법으로 특정한 장애와 장애인이 ‘생산성’

을 가진, 합법적 존재로 명시적으로 배치는 되었지만(혹은 배치되는 ‘대가

로’), 장애 정체성 내부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따른 규범(Puar, 2015)15)

(의 ‘생산성’)에 따라 정상/비정상, 합법/불법의 존재가 또 다시 (재)배치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서 문화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리사 두건의 분

석처럼, 신자유주의는 계급정치 뿐 아니라 문화정치와 ‘정체성’ 정치를 통

해 구성되며,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등 정치학의 “맥락에 따라 동맹을 구

축”(두건, 2017: 29)하는 유연하고 복잡한 (때로는 모순적인) 체계인 것이

다. 위 사례들에서 드러나듯, 오늘날 생명기술과학과 ‘자유주의 우생학’은 

몸·정체성 정치, 문화,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맞물린 특수한 동

맹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에서 비/정상, 비/생산적 주체들의 구분과 

위계가 비정상/비생산적 주체들(의 생산성)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비정상/비생산적 정체성의 경계들을 

가로질러 신자유주의적 ‘생산성’을 위한 ‘치료’, ‘재활’, ‘향상’의 경쟁적인 노

력이 부추겨지고, 이 속에서 비/합법 주체가 끊임없이 갱신된다. 미래 인

구의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두고 정상/비정상을 둘러싼 이와 같은 유연한 

배치와 비확정성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더욱 강력한 통제

와 감시의 각축장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처럼 규범은 ‘정상/비정상’ 몸, 

‘합법/비합법’ 주체들을 가로질러 유연하게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속에서 

규범 스스로를 안전하게 재/생산해 내는 것이다.

15) 2000년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HIV/에이즈의 주된 확산 경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적 

접촉, 성매매 여성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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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미니스트 몸·재/생산 정치학의 방향: 
타자의 역사-시간성의 재구성

이 글이 살펴본 바와 같이 젠더와 섹슈얼리티, 장애, 인종, 계급 등에 

따른 ‘타자’들의 몸과 재/생산은 가부장제와 국가주의, 자본주의가 역사적

으로 교차하고 중첩되어온 장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장애, 인종, 계급 등에 따른 위계들을 가로지르고 (재)배치하

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생산성’ 규범을 통해 작동한다. 생명기술과학의 생

명정치는 미래 인구와 현재 살아있는 생명의 재/생산 모두 (잠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능’이 되도록 추동하지만, 개인적 치료·향상·재활의 가능

성 역시 (소비력만 있다면) 넓어진다. 따라서 비/정상, 비/합법의 경계로 

끊임없이 내몰리는 몸들에게 치료·향상·재활의 노력은 의무가 되며, 이 

속에서 국가와 자본권력의 ‘생산성’이 갱신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이 

글은 몸과 성, 재/생산이 “젠더의 육체화(corporealization)”(버틀러, 2008: 

349)를 비롯한 다양한 타자의 몸·주체를 합법/비합법, 정상/비정상으로 

(재)배치하며 맥락적이고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을 탐문하는 작업으로

부터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낙태죄’ 존치는 모든 여성의 몸을 (‘정상적’ 이성애 혼인관

계 내에서만) 출산 하는 몸으로 강제하는 한편으로, ‘낙태죄’의 예외적 허

용 조항16)은 정상적/합법적인 인간(여성)의 육체성 및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후자의 재/생산을 선별, 규제 해내고 있다. ‘낙태죄’와 낙태 

16)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

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

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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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법률 모두는 규범적·합법적 (여성) 육체성과 행위를 문제적으로 만

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도입된 ‘우생학

적’ 낙태 허용 조항은 오늘날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제정 당시 

우생학적 허용 한도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

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

험성이 현저한 질환”(차선자, 2007)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한국의 개발경

제·독재 정부 이래 국가가 출산하는 여성 뿐 아니라 모든 인간 몸의 ‘생

산성’과 규범적 생명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배치함으로써 통치성을 확립

하고자 했다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다.17) 

이 글은 이와 같이 인간의 몸과 재/생산을 비/정상, 비/합법의 구분과 

경계에 배치하는 다층적 권력의 작동을 드러내기 위해 근대 국가 우생 

정책부터 보다 최근의 ‘자유주의 우생학’ 문화까지 ‘시간의 겹쳐짐’을 살

펴보았다. 한편으로 국가주의적 가부장제 및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해 

타자(의 생산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 배제가 진행된다. 또 한편, 오늘날 

정치경제적 위기와 사회 재/생산의 불안 속에서 권력은 모두가 개인적·

자유주의적 ‘극복’, ‘치료’, ‘향상’이라는 ‘합리성’에 매달리는 ‘불능’이 되는 

몸들을 만들고 있다. ‘생산적’ 몸·주체로의 전환이라는 (불)가능성을 두

고 주체들은 합법/비합법의 경계로 내몰리며, 이 속에서 임신과 출산 행

위 그리고 ‘여성’의 몸은 자연히 더욱 첨예하게 ‘불능’을 둘러싼 각축장이 

된다.

17) 한국의 ‘낙태죄’ 관련 여성운동진영 일각에서는 형법 상 낙태죄 폐지 방향의 대안으로 

‘사회경제적’ 사유 등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허용 한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작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특정 상황의 여성들(가난, 혼인 유무, 연령, 젠더정체

성과 성적지향, 다양한 장애나 질병 등)의 육체성과 행위를 또 다시 ‘비정상/비합법’으

로 재/생산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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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몸과 성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 권한을 갖고 재/생산을 위한 사

회적 보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는, 이처럼 복잡한 층위로 다양

한 타자들을 생산하고 위계화 하는 권력, 그리고 선별적으로 특정 인구의 

재/생산을 장려/억제하는 권력에 대한 탐문 작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

계다. “열등한 종이 사라질수록, 비정상적인 개인들이 제거될수록, 종을 퇴

화시키는 것이 줄어들수록”(푸코, 2015: 305-306) 인구의 생명과 안전이 보

장된다는 권력의 논리는 근대 국가의 헤게모니적이고 발전주의적인 “인간

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모한티, 2005: 69)의 핵심이다. 따라서 페미니

즘 몸·재/생산 정치학은 중심/주변, 정상/타자의 이분법적 구성논리 속에 

은폐된 헤게모니 남성중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주의 및 자본주의의 

중층적 이해관계 분석을 적극 요청한다. 

일찍이 장애인 인권운동은 장애인을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의료화/병

리화 하는 역사에 저항해 왔다. 장애 정치학은 장애가 ‘비정상’, ‘불능’으로 

극복·치료되어야 할 상태가 아니며, 장애를 그와 같이 의료화하는 권력이 

장애인의 시설화와 배제, 억압 등을 정당화하면서 비장애 중심 사회 토대

를 재/생산 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글이 논증한 바와 같이, 오늘날 

권력은 ‘불능’이 되는 몸들의 ‘생산성’으로의 각축을 두고 갱신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몸(육체화)과 치료·향상(의 의무) 그리고 정치경제적 생산

성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새로운’ 권력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

는 따라서 장애/비장애, 여/남을 비롯한 몸·정체성의 단선적 경계들을 급

진적으로 해체하고 ‘불능의 정치학’으로 새로이 통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페미니즘의 정치학은 끊임없이 ‘다름’, ‘타자’들과의 조우를 통

해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는 페미니즘 정치학의 ‘무질서’, ‘혼란’, ‘균열’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는 

“서구 근대의 역사적 시간이 주장해온 보편적 역사(universal history)의 모



‘불능’이 되는 몸: 신체, 기술, 재/생산의 정치경제∙ 273

순과 한계를 드러”(김보명, 2016: 120)내고, 여성 그리고 다양한 타자들의 

역사-시간성을 재구성해 낸다. 페미니즘 몸·재/생산 정치학이 앞으로 더 

많은 ‘타자’들의 정치학과 만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이 노정하고 있

는 혼란과 무질서는 따라서 “교차하고 중첩되는 다층적 시간성”(김보명, 

2016: 150)으로 연결돼, 결국 위기에 처한 역사적 시간성에 대한 대안과 

가능성의 공간을 남겨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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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ilitating Bodies: The Body, Technologies, 

and Political Economy of Re/Production

18)Hwang, Jisung*

This article aims to rais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body and re/production 
politics of feminism to the technologies and operation of power of political economy 
that constitute the “normal” body. The history of (re)production of “normal” body 
standards that are constantly updated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economic leads to 
more powerful surveillance and control over the re/producing body and flexibly 
(re)arrange the subjects in the margins of ab/normal and il/legal. Thus, interrogating 
the control of the body and re/production is the task of revealing and interrogating 
the function of intersected as well as complicated power which distinguish 
individuals and populations by the “normativity”.

Key words: body, re/production, somatechnics, political economy, feminist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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